
국회, 여천오염 실사보고“거부"
환경부의 합동실태조사 결과 K I S T와 큰차 … 신뢰성 의문

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여천공단 오염문제가 8월2 0일 환경부의 국회보고를 계기로 여천시와 주

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등 그 후유증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.

특히, 주민 이주문제를 둘러싸고 환경부의 보고서 내용이「이주유보」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마찰이 더

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.

환경부가 국립환경연구원, KIST,  환경기술개발원, 전남도등 7개기관 3 3명으로 구성된「합동실태조

사반」을 여천공단에 파견, 현지실사( 9 6년 7월1 4일~ 7월2 6일)한 결과에 따르면, 여천공단의 유해물질

오염농도가 아황산가스 0.02ppm, 이산화질소 0.011ppm, 먼지 44ug/m3 등으로 나타나 K I S T의 조사

결과인 아황산질소 0.021~0.055ppm, 먼지 79ug/m3 등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.

황화수소는 중흥동의 경우, 0.543ppb로 K I S T의 3843ppb 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.

불화수소는 남수마을에서 2 . 0 8 4 p p b로 나타나 K I S T의 1 9 p p b보다 낮았으며, 수질 역시 BOD 26.44mg/

ℓ, 구리 0 . 0 4 4 m g /ℓ, 카드뮴 0 . 0 1 m g /ℓ, 시안 0 . 0 4 9 m g /ℓ 등이 검출됐으나 방류수 중에서는 BOD 등

일반항목은 기준이내, 중금속항목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.

또 광양만 일대 어패류의 중금속 오염에 대해서는 7월3일과 4일 시료를 채취해 조사한 결과「기준

이하」라는 결론을 내리고 환경위해도가 기준치를 넘고 있다는 K I S T의 연구결과를 반박했다.

가장 민감한 부분으로 여겨지던 바닷물에서의 수은 검출 역시 K I S T는 0 . 2 8 6 p p b가 검출됐다고 주장

한 반면, 환경부는「불검출」로 결론지었다.

특히, 대기중의 위해성 물질도 미량에 그쳤다고 밝혀 공단주변의 환경오염수치가「거주불가」판정을

내릴 만큼 높게 나타났다는 K I S T의 용역결과와 상당부분 차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.

이에따라 환경부는 정부합동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8월2 0일 국회 상임위(환경노동위원회)에 보고

서를 제출하는 등 9월 정기국회 이전 매듭을 위한 대책마련에 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.

그러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『환경부가 1 3일간의 조사 결과를 가지고 2년6개월에 걸친 K I S T의

결과를 뒤엎으려 하는 것은 주민이주에 따른 여러 문제들을 비껴가려는 의도로 밖에 이해할 수 없

다』며 환경부의 국회보고를 거부, 국회는 물론 여천시와 주민 및 지역환경단체 등 이해당사자들과의

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.

실제 여천지역 환경단체와 주민들은『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』라는 환경부의 조사결과에

맞서 여천공단내 공장 조업저지와 공단진입로 폐쇄 등 강경투쟁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.

여천환경문제 여수-여천대책본부는 성명서를 통해『환경부의 조사는 여천공단 공장들이 조업단축

등을 한 상태에서 장마기간에 단 2회에 걸쳐 이뤄져 K I S T의 조사결과를 축소·은폐했다』며『정부

의 책임있는 대책 제시가 없을 경우 공장조업 저지 등 물리적 투쟁을 불사 하겠다』고 밝혀 향후 여

천문제의 조기수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.

한편, 국회도『K I S T의 조사결과 조차 정부가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 입장을 세우기는 어렵

다』며『정기국회에서 K I S T와 환경부의 조사결과를 제로베이스 상태로 놓고 자료 검증을 통해 대책

을 마련해야 할 것』이라고 밝혀 9월 정기국회 이전 대책마련은 사실상 물건너간 것으로 여겨지고

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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